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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통합돌봄을 상상하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돌봄통합지원법, 그리고 AI 혁신 연계의 설계

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국내이슈 01

“남의 손 타지 않고 내 발로 걸어서 저승 가는 게 제일 큰 복

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되뇌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하다 안온하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간

절한 바람일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

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2026.3.27. 시행)

을 근거로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 천만 시대의 지역사회는 돌봄 통

합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며 여전히 깊은 혼란과 

고민에 묶여 있다. 단일 사업체계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근

본적인 서비스 수급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돌봄 통합지원

의 정책목표는 현행 돌봄사회서비스 이용 체계의 근본적 패러

다임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이끌어 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이하 지투사업)의 지난 20년을 되짚으며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의 지형을 면밀하게 살펴볼 시점이기도 하다. 중앙정부 주

도의 잔여적 복지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서비스 수요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용자

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 구조는 당시로서는 상당

한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아동 심리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노

인 인지정서지원, 장애인 재활 및 활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며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제공기관과 사회서비

스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같이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가 마

련되지 못한 지역 현장에 새로운 공급 인프라를 창출했다는 

점은 뚜렷한 성과이다. 그러나 한계도 명백했다. 개개인이 갖는 

욕구의 복합성을 간과한 파편화된 공급 구조,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지 못하여 야기된 열악한 종사자 처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득 기준 중심의 이용자 선정 방식이 빚어

낸 제도적 사각지대 등은 지투사업의 성과를 희석시키는 고질

적 과제로 지적된다. 20여 년이 경과한 지투사업은 서비스 수

요와 무관한 관성적 서비스 공급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

를 극복할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개인별 돌봄 계획의 수립, 

돌봄 통합 창구의 운영, 서비스 연계 · 조정 기능의 제도화 등

을 핵심으로 하여, 분절된 바우처 서비스를 개인 단위의 욕구 

중심 설계 안으로 묶어내는 틀을 제공한 것이다. 지투사업은 

새로운 틀 안에서 단독 사업이 아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전

문 서비스 공급 자원으로서 재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수원특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빛돌봄 모델은 지투사

업의 돌봄통합 지원 체계로 이어지는 현실적 경로를 보여준다. 

동(洞) 단위 행정복지센터를 단일 돌봄 전달 창구로 일원화하

고, ‘돌봄플래너’를 전담 코디네이터로 배치하여 새빛돌봄의 

방문가사 · 동행지원 서비스와 지투사업의 심리지원 및 인지정

서지원 등을 함께 연계 · 제공하는 구조를 구현한 것이다. 욕구 

기반의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복합 연계라는 통합돌봄의 원

칙이 지투사업과 맞물려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로서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덧붙여 최근 이루어지는 정부 주도의 AI 돌봄 혁신 논의

는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AI 기반의 욕구 사정(needs 

assessment) 지원 도구와 서비스 자동 추천 엔진 등은 지투사

업 이용자의 낮은 서비스 인지도와 복잡한 신청 절차를 보완하

여 서비스 추천과 매칭을 지능화할 수 있다. 수집된 돌봄욕구 

정보 등을 AI가 분석하여 지투사업 서비스의 최적 조합을 제

안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심리지원 서비스에 AI 챗봇의 초

기 선별상담 모델을 접목하거나, 노인 인지정서지원 서비스에 

AI 스피커 기반 인지훈련 콘텐츠를 결합한다면, 전문 인력의 직

접 방문 서비스 효과를 방문 외 일상 시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

AI 돌봄 혁신이 돌봄 통합 지원의 정책목표 아래 지투사업

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거두려면 선결 과제가 있

다. 첫째, 지투사업을 비롯한 이용자와 제공주체(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등) 관련 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

호 ·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AI 돌봄 

혁신은 인간 돌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증강하

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의 원칙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셋

째, AI 리터러시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투사업의 지난 20년이 사회서비스 공

급 생태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돌봄통합지원의 새로운 기반 

위에서 AI 혁신을 접목하는 것은 지능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

는 작업이다. 지투사업의 전문 서비스 자원과 AI 기술의 접목

은 선택이 아닌 돌봄통합지원의 필연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늙고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권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하는 일은, 지투사업이 

쌓아온 서비스 공급의 토대 위에 통합돌봄의 설계와 AI의 지

능을 엮어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르신의 ‘내 

발로 걸어서 가는 복’이라는 소박한 바람이 더 이상 운에 맡겨

지지 않고 제도와 기술의 설계로 보장되는 사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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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

탕으로 서비스 기획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단순

한 복지급여 제공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시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2 서울시는 현

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실제 운영을 들여다보면, 서비스가 특정 대상군에 집중

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사업에서는 참여율이나 집행 효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 돌봄 수요는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

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일부 지역은 초고령사회 단계에 도달

했다. 여기에 1인가구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고령자와 중장년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건강 문제와 맞물려 

새로운 돌봄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단순히 기존 대상에 서

비스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다양한 위험군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구조 자체를 다

시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운영 현황을 보면 구조적인 특징도 분명하게 드러

난다. 아동 · 청소년과 장애인 중심 사업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

고, 표준사업 비중이 높다 보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 특

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제공기관당 이용인원 

역시 많지 않아 전반적으로 소규모 · 분산형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 구조가 일부분 장점도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

계를 드러낸다. 실제로 만족도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음에도 

재이용 의향이 낮아지는 흐름은, 서비스가 변화하는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른 광역시도의 사례를 보면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돌

봄, 건강, 정서, 사회참여를 함께 묶은 통합형 서비스가 늘고 있

고, 방문형 중심으로 돌봄 공백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 돌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방, 재활, 문화 · 참여

를 결합하는 방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결국 서비스의 초점이 

‘기능 유지’에서 ‘삶의 질’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시 역시 기능별로 나뉘어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➊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선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5)의 핵심 내용을 요약 · 정리하였다.

➋　박세경 외(20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관리‧ 운영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서울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운영 방향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

장년 1인가구나 정신질환 · 중독 위험군과 같이 기존 체계에서 

놓치기 쉬운 대상에 대해서는 통합적 관리와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립역량을 키우는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이나 돌봄가족과 같은 사각지대 대상

에게는 생활지원과 관계망 형성, 심리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

식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의 비중을 높일 필요도 있다. 방문형 재활서비스, 

방문형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등은 이용자 체감도가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향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역할을 한 단계 넓혀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정해진 사업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존 제도

가 담아내지 못하는 ‘틈새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보는 기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에 제안된 신규 

서비스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설계된 것으로,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가 새로운 서비스의 실험과 검증

을 가능하게 하는 ‘테스트베드(test-bed)’로 기능할 수 있다. 다

양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현장에서의 효과를 확

인 · 축적한 뒤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단순한 전달을 넘어 새

로운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편 운영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도 확인되었다. 현

재 서비스 제공 기록이 수기에 의존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

고 있는데, 전산화와 실시간 관리 기반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낮은 수가와 경직된 예산 

구조로 인해 제공기관의 참여가 위축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

다. 서비스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 가산 수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운영 방안1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기반으로
안기덕(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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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플랫폼 기반 조성에 주목한 이유

지역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도입되어 

2025년 이용자 273,000여 명, 제공인력 20,000여 명에 이르

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이다. 지역사회서비스는 대체

로 민간 시장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 품질관

리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제로는 3년 단위로 시행되는 

품질평가와 시군 현장조사가 있다. 자율적 · 일상적 품질관리 

기제로는 제공기관이 자체 수행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서

비스 사전 · 사후 효과성 측정이 있는데, 대체로 형식적으로 실

행되거나 조사 결과가 실제 서비스로 환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개별 기관의 품질 데이터를 광역이나 전국 단

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이용자와 제공

기관, 경기도와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통합적인 품질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접근성, 제공기

관 편의성 및 경기도와 시군의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

였다. 

한편,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은 제공기관 및 제

공인력 등록과 서비스 결제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이용

자 관리와 서비스 제공기록, 이용자 서명, 시군의 주요 공지사

항 등을 모두 종이 서류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력 낭

비에 대한 제공기관의 민원과 이용자 대리 서명으로 인한 부

정수급 노출 위험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사회서비

스 행정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2.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경기도 품질관리 사례

1)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도입
경기도는 디지털 기반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사전 · 사후 효

과성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2025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용

자 만족도 조사 시스템은 24개 전체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은 이용률 상위 7개 서비스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QR에 접속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

하며,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송되어 축적되고 분석된

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는 제공인

력의 도움으로 플랫폼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공인력

은 디지털 플랫폼에 자신의 이용자를 등록한 후 사전 · 사후 측

정값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관리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자동 분석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가 분

석되어 이용자별, 기관별, 서비스별, 시군별 및 경기도 전체 분

석 결과가 도출되고 시각화된 자료도 출력 가능하다. 제공기

관은 이를 이용자 상담에 활용하며, 품질평가나 현장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시군과 경기도는 전체 이용자 만족도와 품질 

진단의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관리 및 재설계

에 반영할 수 있다. 2025년 시스템을 활용한 이용자 만족도 조

사에 7,347명, 서비스 효과성 측정에 5,157명이 참여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평가 기반이 조성되었다.

2) 디지털 플랫폼 기반 행정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
디지털 행정관리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계약서, 초기상담기록

지, 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총 11종의 이용

자 관리 서류를 모두 디지털 서류로 대체하였다. 이용자 실시

간 전자 서명 방식과 서비스 제공기록 작성 시간 이력 조회 기

능을 구현함으로써 관리 투명성을 증진하고 부정수급 예방 기

능을 강화했다. 또한 제공기관의 사용 편의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공지 사항 확인 기능 및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하였고, 제

공기관의 작성 서류에 대한 시군의 실시간 모니터링 권한과 통

계 권한을 부여하여 시군의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디지털 행정관리 시스템은 4월 30일 기

준, 전체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공기

관 511개소, 제공인력 1,491명이 이용 중이다. 시군별 사용자 

교육 등 지속적인 사용 독려를 통해 2027년부터는 사용을 의

무화할 예정이다. 

3. 맺음말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사례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품질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 행정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 있지만, 타 광

역자치단체에 확산되어 더 우수한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

한다. 또한 지면의 한계로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강력한 개인정

보보호 장치가 시스템 설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페이지
https://center.ggss.or.kr
https://www.ggss.or.kr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례

유혜란(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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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쟁이 꽃뜰은 4년간 치유농업서비스를 운영하며 발달장

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농업 활동 기반의 치유 프로

그램을 제공해 왔다. 치유농업은 단순한 원예 활동을 넘어 자

연환경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며 대상자를 장기적으

로 만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정서적 안정, 사회성 향상, 

인지 발달을 동시에 돕는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유농업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마주한 과제는 대상

자에 대한 이해였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대상자들은 개인별 

특성과 지원 요구가 매우 다양하다. 약물 복용 여부와 적응 정

도, 의사소통 방식, 감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했고,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학습하고 보호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

했다. 또한 특수교육적 접근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

램을 설계하며 기초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했다.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과 정서

적 안정으로 이어졌다. 씨앗을 심고 모종을 옮겨 심고, 지주대

를 세우고, 잡초를 제거하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은 대상자

들에게 성취감과 안정감을 제공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농장

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약 복용의 적응과 생활 리듬 형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산책이나 운동과 같은 

외부활동보다 자연이 가진 치유적 요소가 대상자들에게 치유

농업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과정이 내게도 신

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자기결정

권 존중이다. 참여를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제하지 않도록 했다. 참여하

지 않는 대상자는 프로그램을 관찰하거나 실내 치유공간에서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간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상자들이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변

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농작업 활동은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되었다. 농작업

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계절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경험이다. 24절기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를 오감으로 

경험하며 기억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대상자들의 기억력과 표

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시 활동 내용

을 함께 정리하고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오늘은 따뜻한 봄

을 맞아 안개꽃을 화분에 심었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반복 학

습의 기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계절과 활동을 온몸으로 기억

하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단기간의 변화보다 장기적인 경험을 통

해 효과가 나타난다. 1년 동안 농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상자들은 농장의 환경과 함께하는 사람들, 반복되는 농작

업에 익숙해진다.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을 경험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은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경

험은 대상자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하며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한다.

현재 천연쟁이 꽃뜰에서의 치유농업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과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자연 속에서 

활동하며 먹거리와 경험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

가 치유의 과정이다. 자연과의 접점이 줄어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경험은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치료 중심의 기대와 제도적 한계

로 인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이 더 많은 사람

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란다. 치유농업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삶을 회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이야기

정성희(천연쟁이 꽃뜰 대표)

국내이슈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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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작된 서울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역 기반 복지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동안 ‘이용자 만

족도’라는 성적표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그 서비스를 만들

어내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2018년 이

후 7년 만에 실시된 제공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

스 유형별 고용구조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의 오늘: 노동집약적 공급 체계

표 1   서울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현황

구분 주요 현황 (2025년말 기준) 비고

사업 종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개 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기본형, 특화형), 

가사 · 간병방문지원사업

다영역 통합형 
서비스 구조

예산 규모 연간 약 180억원
(국비50:시비25:구비25) 중앙-지방 매칭 구조

이용자 수 서울시민 약 13,000명 중규모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수 995개소 민간기관 중심 공급체계
제공인력 수 3,451명 인력 의존적 서비스 구조

서울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3종으

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수의 제공기관과 제

공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노동집약적 서비스 구조인 만큼, 

인력의 질과 안정성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 고용구조 특징: 전문직부터 시간제 돌봄까지

본 조사는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서비

스 및 제공인력 규모 비중이 큰 주요 서비스 5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비스 유형 간 고용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서는 <표 2>와 같이 3개 그룹으로 재구성

하였다.

조사 결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고용구조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1).

첫째, 1그룹(심리지원형)은 프리랜서(위탁계약) 비중이 높은 

구조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분야가 상대적으로 고학력 및 전

문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직 중심 서비스라는 특성에 따른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간 활용의 자율성과 높은 시간당 보

수 수준으로 인해, 일부 제공인력은 프리랜서 형태를 선호하

는 경향도 확인된다.

둘째, 2그룹(시각장애인안마)은 정규직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높은 안정적 고용구조를 보였

다. 또한 타 서비스 병행 비율이 낮아 단일 직무 중심의 안정적 

노동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3그룹(가사간병 · 일상돌봄 기본형)은 재가장기요양서

비스를 주된 일자리로 하고, 남는 시간에 부가적으로 참여하

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제 · 단기 근로 형

태가 일반적이며, 고령층 인력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직무만족도 분석: ‘보람’은 높지만 ‘안정성’은 부족

직무만족도 분석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평균 66.7점

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유형별 비교에서 시각장애인안마 서

비스 제공인력의 직무만족도가 다른 그룹 대비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와 사회보

험 보장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분석은 고용 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중요한 결정요인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고용구조와 직무만족도
: 서비스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권혜원(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팀 팀장)

이슈와 통계

표 2   서비스 유형별 고용구조

그룹 포함 서비스 주요 특성

1그룹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일상돌봄
(심리지원형) 전문직 · 프리랜서 중심

2그룹 시각장애인안마 정규직 중심
3그룹 가사간병, 일상돌봄(기본형) 방문돌봄 · 시간제 중심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아동청소년 +
일상(심리)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일상(기본) +
가사간병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정규직
15.6%

계약직
15.3%

프리랜서
69.1%

정규직
85.4%

계약직
7.3%

프리랜서
7.3%

정규직
22.3%

계약직
66.1%

프리랜서
11.6%

그림 1   서비스 그룹별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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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세부 항목별 만족도 결과에서는 특히 고용 안정성과 복리후

생 영역에서 낮은 평가가 확인되었다. 반면, 하고 있는 일의 내

용이나 이용자와의 관계와 같은 직무 자체의 의미와 보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는 제공인력

이 직무의 사회적 가치와 보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조건과 처우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유연성과 안정성의 딜레마, 그리고 돌봄 현장의 구조적 한계

가. 프리랜서 확대의 양면성
심리지원 분야는 프리랜서 확대 정책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일부 약화되었으나, 시간 자율성, 높은 단가 등의 요인으로 인

해 제공인력의 자발적 선호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프리랜서

와 정규직 간 선택 가능한 고용모델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고용 안정성과 만족도의 상관관계
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 분야는 정규직 중심 구조와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기반으로, 고용 안정성 확보, 높은 직무

만족도 유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향후 타 서비스 분야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고용 안정

성 기반 정책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 돌봄서비스의 구조적 한계
가사간병 및 일상돌봄서비스 분야는 부업 중심 참여 구조, 

고령 인력 비중 증가, 낮은 임금 수준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특

히 시급 인상 요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서비스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 이용자 및 보호자 

대응 부담 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고용 모델 설계와 처우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안

본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 유형별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고

용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고용 안정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확대 및 고용 안정성 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리랜서 중심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 접근이 아

닌 유연성과 안정성을 병행하는 혼합형 모델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돌봄서비스 분야는 임금 수준 개선과 함께 안전 · 인권 

보호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단가 대비 인건비 지급 기준의 표준화를 위

한 정책 마련(가이드라인 제시 등)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를 위한 ‘균형적 성과관리’로의 전환

지역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이용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직무만족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고 볼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서비스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구

조의 차이가 제공인력의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이용자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와 지

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6.70

전체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

일상돌봄(기본형)
서비스

일상돌봄(심리지원)
서비스

65.65

76.42

68.50 65.87

58.00

그림 2   직무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Base: 전체, 사례수: 536명, 단위: 점

47.79

시급 근로시간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고용의
안정성

복리후생
제도

서비스 이용자
(고객)와의 관계

60.39

73.20

55.41

44.53

73.97

그림 3   세부 항목 만족도 결과

Base: 전체, 사례수: 536명,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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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년 대상 지역사회서비스는 건강, 주거, 여가, 교통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노년층

의 욕구가 큰 서비스는 건강과 일상 돌봄서비스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방법에는 현물과 현금 두 가지가 있다. 중증 노인들

이 많이 이용하는 재가 간병서비스는 대표적 현물지원이다. 현금

지원으로는 보편적 고용서비스 바우처(CESU: 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가 있다. 이 바우처는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필

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개인 맞

춤형 바우처로 2006년에 도입되었다. 

보편적 고용서비스 바우처는 가사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

이 목적이므로 가정 내 돌봄, 가사 그리고 외출 동반 등을 지원하

는 인력서비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용대상

자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 장애인은 물론 육아 중인 일반인

도 포함된다. 기업에서는 육아 중이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근

로자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이 바우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바우처의 종류는 두 가지로 개인이 구입하는 고용신고형

(CESU déclaratif)과 정부 · 지자체가 구매하여 무상으로 제공

하는 선불형(CESU préfinancé)이 있다.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은 주로 선불형 바우처로 정부 ·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기업이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구매하여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경우이다.

정부는 이 바우처로 이용 가능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의 종

류를 26개로 정하고 있다. 주로 가사, 장보기, 외출 동행, 가정 

내 돌봄 등이며, 일상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증

질환 노인은 물론 경증질환을 가진 노년층도 많이 사용하고 있

다. 중증질환 노인의 경우 중증등급을 받게 되면 노인자립수당

(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이 수당은, 대부분 현물로 받

게 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현물과 현금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현물은 간병서비스로 제공되며 현금 지원의 경우에

는 이 바우처가 제공된다. 중증질환 노인들이 간병서비스와 함

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른 일상 가사서비스도 스스로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다. 

경증질환을 가진 노년층이 사용할 경우 대부분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고용신고형(CESU déclaratif) 바우처를 사용한다. 정

부는 7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해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바우

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혜택 중 하나는 사회보험료 일부 면제이다. 바우처를 사용하

면 이용 노인은 서비스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고용주 지위를 가

지게 되는데, 이때 노인이 서비스 인력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

회보험료 일부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연금을 포함

한 사회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납부하는데 이 바우처

를 70세 이상의 노인이 사용할 경우 노인이 근로자를 위해 부담

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다. 대신 상한액이 정해

져 있다. 바우처로 서비스 인력을 채용할 경우 유급휴가 포함 시 

월 248.42유로, 유급휴가 제외 시 월 225.88유로까지의 급여에 

대해 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된다. 두 번째 

혜택은 근로자 사용금액의 50%를 세금정산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는 가정에서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이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개인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

는 것이다. 개인이 이 바우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혜택 때

문이다. 정부는 바우처 사용의 연간 상한액을 12,000유로로 정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에 노인이 추가될 경우 

1인당 1,500유로씩 상한액이 늘어난다.

다소 복잡한 세제 관련 사항도 이용자가 인터넷에 서비스 인

력 급여만 입력하면 신고와 세금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

러한 간소화 시스템은 이용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요

인이다. 더불어 이러한 신고로 인해 서비스 인력이 정식 근로자

로 인정받아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고용 효과도 갖고 있다. 

이 바우처는 프랑스 정부의 노인정책 주요 컨셉 중 하나인 

‘재가생활 유지(maintien à domicile)’를 위한 지원방법의 하나

로 대표적인 서비스 바우처로 실행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보편적 고용서비스 바우처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인들의 재가생활을 지원하여 삶

의 질을 높이고 중증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

가 인력 고용을 간소화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이 노인대상의 이 바우처는 현금과 같은 바우처이지

만 사용 용도를 일상 가사 활동으로 제한하여 복지 지원의 초점

을 보다 세밀하게 맞춤으로써 바우처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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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년층을 위한 ‘보편적 고용서비스 바우처(CESU)’ 

이은주(사회정보연구원 연구위원)

해외동향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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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개인서비스 바우처인 ‘보편적 고용서비스 바우처

(CESU: 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는 지역사회서비

스 투자와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일-생활 균형 정책이 결합

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맥락에서 참

고할 만한 제도이다. 프랑스의 개인서비스(SAP: Services à la 
personne)는 가사, 육아,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학습 지원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26개 항목의 다양한 서비스로, 인구 고

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1990년대 이후 국가적 지원 속에서 발전해 왔다. 특히 2005년 

보를로 계획(Plan Borloo)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구조화와 함

께 이 보편적 고용서비스 바우처(이하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

면서 이용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개인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와 공급 주체, 그리고 재정 지

원 정책을 포괄하는 ‘서비스 시장’ 또는 ‘정책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 바우처는 이러한 개인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

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이용자의 개인서비스 이용과 관

련된 비용 지불과 고용 신고를 간소화하는 바우처이자 행정 

도구로, 개인서비스 정책을 작동시키는 핵심 장치이다. 바우처

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 ‘고용신고형’은 이용자가 

가사 ·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임금 지급과 사회보험 신

고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을 신고하면 사회보험료가 자동 계산되고 노동자는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다. 둘째, ‘선불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

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제공하는 바우처로 직원들은 개인

서비스 이용 비용을 해당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개인서비스와 바우처의 결합은 프랑스 제도의 중요한 특징

이다. 개인서비스가 다양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포괄하는 

정책 영역이라면, 바우처는 이를 실제 비용으로 연결하는 매개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정부는 세액공제, 사회보험

료 감면, 부가가치세 인하 등의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기

업도 직원 대상 복지로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 비공

식 시장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사 · 돌봄 노동의 공식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으

며, 실제 서비스 이용 증가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 고용의 제도

권 편입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인서비스 분야는 노동시장 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인서비스 종사자의 약 

90%가 여성으로 이주 배경을 가진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절

반 가까이가 5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약 20%

는 이전에 실업 상태였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집단, 특히 이주

여성과 저숙련 여성에게 중요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바우처를 통해 공식화된 개인서비스 시장은 비공

식 돌봄 노동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사

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변화는 2022년 도

입된 ‘즉시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서비

스 이용 시점에 세액공제분을 즉시 차감받아 실질적으로 절

반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 사후 환급 방식

의 한계를 보완하며 개인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 변화이

다. 동시에 개인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넘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일상적 서비스로 확장되었으며 국가 · 기

업 · 민간서비스 공급자가 결합된 하나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서비스는 약 130만 명을 고용하는 주

요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잠재력 

또한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바우처 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일-생활 균형 정책과의 결합

이다. 개인서비스 이용은 특히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서 높게 나타나며, 가사와 돌봄의 외주화를 통해 노동시장 참

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선

불형 바우처는 직원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 수

단으로 활용되며 이는 단순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넘어 노동정

책과 기업 복지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보편적 고용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한국의 지역사

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국

의 바우처 제도를 단순한 서비스 이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

용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저숙련 일자리 확대와 노동의 공식

화를 달성하였다. 둘째,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바우처 제도

를 일-생활 균형 정책과 결합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 등 기존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셋째, 개인과 기관이 함

께 참여하는 혼합형 공급 체계를 통해 서비스 선택권과 접근

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Kulanthaivelu, E. (2020). Les services à la personne en 2018: légère 

baisse de l’activité, hausse du recours aux organismes prestataires. 
Dares résultats, février 2020, N°011. 

Kulanthaivelu, E., & Thiérus, L. (2018). Les salariés des services à 
la personne: Comment évoluent leurs conditions de travail et 
d’emploi?, Dares analyses, aôut 2018, N°038.

https://www.institutmontaigne.org/expressions/vingt-ans-apres-
services-la-personne-impact-et-perspectives-du-plan-borloo

https://www.servicesalapersonne.gouv.fr/tout-savoir-sur-les-services-
la-personne/les-26-activites-de-services-la-personne 

프랑스의 보편적 고용서비스 바우처(CESU) 제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와 일-생활 균형 제도의 결합

임밝네(파리7대학 사회학 박사)

해외동향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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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육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틀을 만들고, 민간이 

운영하며, 지방이 책임지는 분권적 협력 모델이다. 연방은 법적

인 틀을 제공하고, 주 및 지자체에서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실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의 역할은 통제자가 아니라 조정자로서 수요에 따른 보육 계획 

수립, 시설 인가 및 감독, 재정 지원, 품질 기준 설정 등을 담당

한다.

독일 아동 · 청소년복지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 원칙

(Subsidiaritätsprinzip)에 따라 민간(자유) 주체가 서비스 제공

에서 우선권을 가진다(사회법 제8권 74조). 공공 주체는 민간

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만 개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

분의 보육서비스는 민간 주체에 의해 운영된다. 공공과 민간 

주체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 주체는 포괄적이고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

해 서비스 및 업무 계획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민간 영역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의 업무를 위탁받아 직

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서비스 제공 주체는 청소년청(Jugendamt), 주 청소년

청(Landesjugendämter) 같은 국가 행정기관인 공공의 영역

(öffentliche Träger)과 협회, 단체, 조직, 기업과 같은 민간 영역

(freie Träger)으로 구분된다. 민간(특히 공익적) 주체 중에서는 

교회, 복지단체, 청소년단체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서독 지

역에서는 보육서비스 부족, 기존 서비스에 대한 불만, 직접 운

영에 참여하려는 의지 등의 이유로 부모들이 직접 설립한 부모

협동조합 형태의 시설도 존재한다.

독일 보육시스템의 재정은 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는 점에서 시장 기반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우선 독

일의 보육 재정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구조를 

가지며,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재정 책임을 담

당한다. 이러한 구조는 보육을 공공 서비스로 간주하고 국가 

책임 하에 운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정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공 재원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육 기

관으로 전달된다는 점이다. 보육 기관은 아동 수, 이용 시간, 연

령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공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이는 표

준화된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관의 재정을 안정

적으로 보장하며, 시장 경쟁에 따른 수입 변동을 최소화한다. 

실제로 독일의 아동 · 청소년복지법(사회법 8권)은 공공과 민

간 간 재정 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

의 공공 재정 지원과 계약 관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부모는 보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만, 그 금액은 

소득, 이용 시간, 형제 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또

한 저소득 가정의 경우 청소년청이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

담할 수 있어 보육서비스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제공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도 하며, 이 역시 공공 재정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바우처(Kitagutschein) 제도

는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바

우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 자격과 

보육 시간 등을 승인하는 행정적 장치로 기능한다. 부모는 바

우처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부여받지만, 실제 비

용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즉 바우처

는 수요를 관리하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기능을 수행하

며 재정 흐름 자체를 시장 방식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종합하면, 독일 보육시스템은 공공 재정이 기관에 직접 투

입되는 구조를 통해 민간 공급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공공의 통제와 계획 기능을 유지하는 협력적 체계로 작동한

다.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구조를 대체하는 시장화 도구가 아

니라, 수요를 조정하고 접근을 관리하는 보조적 행정 수단으

로 기능한다. 따라서 독일 보육시스템은 공공재정이 기관에 직

접 투입되는 구조를 통해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고, 시장 경쟁

이 아닌 공공 계획과 조정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체계이다.

참고자료
https://www.familie.de/familienleben/kita-gutschein-kosten-

antragstellung-und-alles-was-eltern-wissen-mue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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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sch-und-wahlrecht-der-eltern (검색: 2026. 4. 3)

독일 보육시스템에서의 민관 협력 방식

권민정(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해외동향 독일



WELFARE ISSUE TODAY  VOL.159(2026년 6월)	�  13

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자연 증가보다 많은 호주는 단

순한 영어권 사회가 아니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해외에서 

출생한, 그야말로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 사회이다. 여기에 원

주민(First Nations peoples)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 구성과 대

도시와 원격지 간 생활 조건의 현격한 차이까지 더해지면서, 

같은 제도 안에서도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의 

결은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바우처와 개별 예산 사이의 서로 다른 

지점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왔다.

호주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적

용된 사례는 연방 정부의 청각 서비스 프로그램(Hearing 

Services Program)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이용 자격을 판단하

고 바우처를 발급하면, 이용자가 등록된 제공기관 가운데 하

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가 제공기관에 비용

을 지급하는 구조다. 즉, 이용자는 바우처를 발급받은 뒤 자신

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청력 검사, 보청기 지급, 유지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약 300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75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비교

적 높은 서비스 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바우

처 프로그램들은 주 정부 차원에서도 종종 이용되는데, NSW

주의 Active and Creative Kids Voucher와 같이 주로 아동의 

스포츠 ·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바우처 

사업의 성격상 이용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거주 지역이 달라도 

서비스 자체의 내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바우처가 잘 작동하는 영역에는 그러

한 서비스 표준화의 가능성이 깊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중 장애와 고령자 돌봄처럼 좀 더 복

합적이고 개인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바우처와 같

은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 방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러한 

돌봄 영역에서는 사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뿐 아니라 문

화적 배경, 언어 차이, 가족 구성, 지역사회와의 관계망까지 지

원의 내용과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장

애 영역의 국가 장애 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는 개인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 핵심 지원, 역량 강

화, 자본 지원 등의 예산을 지원 계획 안에 배치하고, 이용자

가 그 예산의 운영 방식까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고령

자 돌봄에서도 흐름은 같다. 2025년 11월 시행된 Support at 

Home은 기존 Home Care Packages Program을 대체하면서, 

패키지 구조를 8단계로 세분화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춘 자금 

배정,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조합을 중심으로 한 보다 개인화

된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 대규모 인프라 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 사용자가 바우처처럼 정해진 서비스를 고

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맞추어 지원을 설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바우처와 개인별 예산 지원 

방식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전달 방식과 지점이 달라진다는 점일 것이다. 바우처와 

같이 일률적인 이용권으로는 복합적인 욕구나 필요를 담아내

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개별 평가와 예산 배정, 케어 플랜, 제공 

기관의 선택을 결합한 구조가 더 공정하고 현실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무엇

을 살 수 있는가’와 같은 예산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개인이 ‘어

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와 같은 관계 문제로까지 확장하는 시

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차 의료 영역에서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타당성 검토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과 주 정부 차원

에서는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바

우처나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 대신, 의료와 지역사회 기반 지

원체계가 이용자의 비의료적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활

동과 자원에 연결함으로써 돈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선택권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 둔다. 

감히 덧붙인다면, 한국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

처를 수요자 중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정의하고, ‘투자’라는 이

름 안에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까지 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설계가 서비스 확충에 이바지해 온 것은 분명

할 것이다. 다만 호주의 경험은, 바우처가 선택권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도착점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

여준다.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정보, 조정, 공급망, 

그리고 이용자의 삶에 응답하는 제도적 유연성이 함께 갖추어

져야 한다. 수단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단이 모든 영

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묻는 것이 제도를 

살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태생적으로 다양성의 사회인 

호주도 아직 그 질문 앞에 서 있을 따름이다.

바우처와 개별 예산
: 호주의 사회서비스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설계해 왔는가

박홍재(웨스턴시드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해외동향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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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1인당 GDP가 6만 달러를 상회하고, GDP 대

비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2021년 기준 32.0%로 OECD 2위 

수준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소득-고복지 국가이다. 유럽 국가

이지만 복지국가 유형 측면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중심의 북유

럽 사민주의 복지국가와는 달리,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에 기

반한 대륙형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된다. 이 유형은 복지 

공급에 있어 노사정 합의와 공동체 참여 · 협력 등의 사회적 파

트너십을 중시하는 복지혼합경제의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다원적 복지체계는 사회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에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제공기관의 다양성으로 인한 품

질 편차, 서비스 파편화와 중복, 사각지대의 문제도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 Vienna)시에서는 2000년 이후 대규모 사회서비스 

통합 운영 모델로서 ‘빈사회기금(FSW: Fonds Soziales Wien)’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빈시는 1990년대 이후 복지 수요 급증 과정에서 부서별 · 사

업별로 분절된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특히 고령

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 증가와 민간 비영리기관의 확대는 재

정 통제와 서비스 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빈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필

요로 하는 서비스가 효율적 ·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에 목적을 두고, 행정체계를 재편하였다. 즉, 복지 재정을 통합

하고 시민 욕구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 구매 

및 품질 관리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빈사회기금의 주요 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 난민

과 같은 취약계층이 주로 언급된다. 하지만 빈시민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다양한 창구를 

통해 상담받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서비스 영

역도 돌봄, 일자리, 주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데, 이는 

대상별 사업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분절적 접근이 아닌, 이용

자 욕구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사회서비스가 바우처를 통한 이용자의 직접 구매 방

식이라면, 빈사회기금은 공공 사회서비스의 ‘전략적 구매자

(Strategic Buyer)’로서, 이용자를 대신하여 민간 서비스를 구

매 · 연계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의 역

할도 수행한다. 더 나아가서는 재가요양서비스, 부채 상담, 노숙

인 지원, 전문인력 교육과 같이, 고난도 서비스나 고도의 질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두어, 직접적인 통제력과 자체

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만, 자회사도 제공기관으로

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빈사회기금 자체는 명확히 빈시 재정과 

서비스 흐름을 통제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빈시에서 공공 재정 투입 사회서비스는 빈사회기금의 승인 

및 조정을 거쳐 제공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빈시 

복지예산(약 57억 유로)의 절반 가량이 빈사회기금을 통해 지

출된다. 현재 빈사회기금에서는 2,600명의 직원이 170개 협

력기관과 함께, 약 25.6억 유로(2023년 기준)의 예산을 활용

해, 매년 14.5만 명의 ‘고객(빈시 인구 약 202만 명)’에게 맞춤

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때 소요되는 서비

스 비용은 제공된 서비스 양과 질에 따라 빈사회기금이 제공

기관에 직접 정산한다. 그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

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전혀 없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발생한다. 우리의 바우처 방식과 같이 이용자에게 금액을 지원

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

식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오랫동안 보조금을 통한 공급자 

지원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 2007년 이후 바우처를 통한 수요

자 지원 방식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방식에는 이용자의 선택권

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향

상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용자 선택

의 어려움, 서비스 품질 편차, 수요 · 공급 불균형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빈사회기금은 이용자에게 전권을 넘기는 우리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눈여겨 볼 만하다. 특

히 서비스 접근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되

고 있는 통합돌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빈사회기금

도 관료적 특성으로 인한 경직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

다.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의 강력한 권한에 따른 한계이

기도 하다. 그러나 전담 조직을 통해 재정과 정보를 총괄하는 

방식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 속에서 복

지행정체계 혁신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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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빈 사회서비스 통합 운영 모델의 시사점
: 빈사회기금(FSW)을 중심으로

정은하(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해외동향 오스트리아



WELFARE ISSUE TODAY  VOL.159(2026년 6월)	�  15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는 인구 41만 명(2026년 4월 기준)

의 도요타자동차 본사 소재 기업도시이다. 2005년 합병으로 

편입된 산촌 5개 지구의 고령화율은 45%에 이르며, 도시와 산

촌 이중구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 고령화율도 2029년에

는 26.2%로 상승할 전망이다(豊田市, 2024). 이러한 상황 속에

서 도요타시는 2021년 7월부터 5년간 사업비 5억 엔 규모의 사

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사업인 ‘언제까지나 

건강하게(ずっと元気)! 프로젝트(이하 ‘본 사업’)’를 도입하였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건강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신체기능의 저하 진행을 늦추는 것, 둘째, 

요지원 또는 요개호 고령자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장기요양

급여비를 절감하는 것, 셋째, 민간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한 새

로운 공공서비스 전달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

은 도요타시의 소관부서가 복지부가 아닌 기획정책부 미래도시

추진과라는 것이다. 이 점은 도요타시가 본 사업을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도시운영방식의 혁신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대상은 도요타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요지원 또는 요

개호 판정을 받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이며, 70대를 주 대상으

로 5년간 누적 2만 5천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요타시는 드림인큐베이터(DI)의 자회사 ‘Next 

Rise소셜임팩트추진기구(NRS)’와 약 5억 엔 규모의 성과연동

형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료의 30%(1억 5천만 엔)는 최

저보장 지급액이며, 나머지 70%(3억 5천만 엔)는 ① 참여자수, 

② 6개월 이상 지속 참여자수, ③ 요개호 위험점수 저감도, ④ 

개호급여비 절감액이라는 네 가지 핵심성과지표(KPI)에 연동

된다. 시는 일반재원이 아닌 ‘기업판 후루사토 납세’ 기부금을 

활용하였는데,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자금원을 활

용한 발상이 흥미롭다. 한편 민간 측에서는 일본정책투자은행, 

닛폰생명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등 9개 기관이 출

자한 ‘Next Rise소셜임팩트펀드’가 초기 자금을 공급하는데, 

이는 SIB 전용 펀드로는 일본 최초이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서

비스 플랫폼’ 구조라는 점이다. 가오(花王)의 보행측정, 가고메

(カゴメ)의 채소섭취량 측정, 라쿠텐모바일의 시니어 앱, 요시모

토흥업의 ‘웃음 건강도장’, 분신로봇 OriHime 등 54개 사업소

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地方自治研究機構2025, 

Next Riseソーシャル ・ インパクト ・ アクションホームページ).

JAGES(2024)에 따르면, 총 참여 인원은 1년차 2,603명에서 

2년차 5,840명으로 늘어 연 5,000명 목표를 2년차에 달성하

였다. 한편, 본 사업 참가군과 비참가군을 비교분석한 후쿠사

다(福定, 2025)에 의하면, 참가군의 사회관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 서포트 측면

에서는 참가군이 3.6~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참가군

과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1인당 향후 장기요양급여비 절감 

효과는 8.8만 엔, 참여자 전체로는 약 3.7억 엔(최종 목표 10억 

엔)으로 추산하고 있다(JAGES, 2023). 

본 사업은 내각부의 PFS(Pay For Success) 공통 가이드라

인에 모범사례로 인용되었으며, 2025년 12월 「Well-being & 

Age-tech 2025 Award」 우수상을 수상하고, 후생노동성 보험

자기능강화추진교부금에도 채택되었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첫째, 참여 의향이 강한 고령자가 자기

선택으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표본 편향을 통제하기 어렵

다는 점과 산촌 5개 지구와 저소득 및 디지털 면에서 취약한 후

기고령자에게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이다.

본 사업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노

인장기요양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도요타시 모델처럼 시장형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예방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 설계는 진

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판 고향세를 통한 재

원조달 방식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와 사회성과보상사업

을 결합할 정책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통합지원법(2026년 3월 시행)을 계기로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농어촌 · 저소득층 배제를 어떻게 막을

지, 평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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